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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열린사회포럼 발제 (2024. 10. 10) 



1. 국내외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



그리스에서의 연금삭감 반대 시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그리스, 아테네의 연금삭감 반대 시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 시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 시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 시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 시위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시위 (2014-15)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시위 (2014-15) 



그리스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추이 (2019 - 2070년) 

출처 : Greek National Actuarial Authority, 2021.  



프랑스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추이 (2019 - 2070년) 



프랑스와 우리의 연금개혁 시급성 비교 

□ 2023년 프랑스 연금 개혁의 핵심은
◦ 현행 정년퇴직 연령인 62세를 64세로 연장하는 것과 그렇게 늘어난 근로기간을 이용해서, 

 ◦ 근로자들의 사회보장부담금 기여기간을 42년간에서 43년간으로 늘리는 것 두 가지로 요
약할 수 있음. 

◦ (1년 농사를 지으면 2년을 먹고 살수 있는 나라임에도) 연금재정에 숨통을 틔우려는 것임 .

□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연금 개혁을 통해 절약하려는 금액이 

◦ 2030년 기준으로 연간 20조원 정도라고 함.

□ 우리나라는 126만명 대상 공무원연금의 2023년 적자 보전액만 6조 1천억원으로 예상됨.

◦ 어느 나라 연금문제가 더 심각할까?



프랑스의 연금 수급 요건 (2023년 연금개혁 이전) 

출처 : FRANCE . PENSION PROJECTIONS FOR THE 2021 AGEING REPORT, 2021.



프랑스의 연금가입 및 수급기간 관련한 주요 지표 (남성 기준, 2023년 연금개혁 이전) 



2. 인구전망 국제 비교: 우리가 처한 현실



통계청, 2022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의 총인구와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한국 인구구조 변화 추이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 2016년과 2080년 비교 (전체 인구 대비 %)

내 평생 이런 (한국) 인구변화 추이는 처음 봤다 (스위스 로잔대의 보놀리 교수) 
그러한 한국에서는 극단의 낙관주의 팽배 – 걱정도 팔자야! 세금 걷어서 주면 되지!

원자료 : kosis(http://www.kosis.kr/statisticsList)에서 2021.5.10. 인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작성. 신화연(2022) 재인용. 
22



한국의 2022년 합계출산율(TFR)이 0.78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내 평생 이런 (한국) 인구변화 추이는 처음 봤다 (스위스 로잔대의 보놀리 교수) 
그러한 한국에서는 극단의 낙관주의 팽배 – 걱정도 팔자야! 세금 걷어서 주면 되지!

출처 : EBS TV, 초저출생 10부 0.78 이후의 세계 PART 2 22



Why Korea is Dying Out - Kurzgesagt

출처 : 22천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 (Kurzgesagt)’는 10월 4일 ＇한국은 왜 망해가는가＇(Why Korea is Dying Out)라는 제목의 영상 게재. 유튜브 썸네일 갈무리
22



한국의 중위연령 변화 추이 (1960 - 2070)

주 : 중위연령 변화 추이 : 43.7세(2020년)  - 62.2세(2070년).  중위연령이 18.5세 증가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년 인구총조사 기준), 48쪽



EU, 2021 Ageing Report: Ageing populations and fiscal sustainability

EU 회원국 평균: 중위연령 5.1년 증가
 (2019년 43.7세에서 2070년 48.8세)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21.



EU, 2021 Ageing Report: Ageing populations and fiscal sustainability

EU 회원국은 2019년부터 2070년까지 
평균적인 합계출산율이 
1.3에서 1.8 사이 수준 유지할 것으로 전망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21.



독일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추이 (2019 - 2070년) 

출처 :  Eurostat (2019) and Commission Services. 
독일 정부가 EU에 제출한 연금 장기 전망 자료에서 재인용



한국과 독일의 노인 부양비 변화 추이
(Axel Boersch-Supan, May 2022)



(독일) 연금제도의 세대간 & 세대내 소득재분배 (눈치, 긴장)

Source : Axel Boersch-Supan (May 2022) 59



출처 :  Eurostat (2019) and Commission Services. 
독일 정부가 EU에 제출한 연금 장기 전망 자료에서 재인용

독일의 연금 관련 주요 지표 (RR, Replacement rate at retirement, 2019-2070)



핀란드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추이 (2019 - 2070년) 

출처 :  EU (2019), 핀란드 정부가 EU에 제출한 연금 장기 전망 
자료에서 재인용 



핀란드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 인식 

거친 물살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

54



이탈리아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추이(2019 - 2070년) 

이탈리아의 마리오 (발표자 지인의 사위)
    (삼성 밀라노 지점에서 근무했었음)

월급 대다수를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 연금보험료율 (근로자 33%, 자영자 24%)

이탈리아의 미래가 없는 것 같다.
- 희망있어 보이는 나라로 떠났다.

(국제 경쟁력있는 젊은이들이 조국을 등진다.)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유럽 국가 중에서 인구 피라미드가 
매우 좋지 않은 편   



출처 :  Eurostat (2020) and Commission Services. 
스웨덴 정부가 EU에 제출한 연금 장기 전망 자료에서 재인용

스웨덴의 연금 관련 주요 지표 (RR, Replacement rate at retirement, 2019-2070)



3. 연금 개혁 동향 : EU 회원국과 일본 중심으로



The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MCGPI), 2021



The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MCGPI), 2021

Pension system (and overall index value): 

Australia (75.0), 
Canada (69.8), 
Denmark (82.0), 
Finland (73.3), 
France (60.5), 
Germany (67.9),
Italy (53.4), 
Japan (49.8), 
Korea (48.3), 
Netherlands (83.5), 
Norway (75.2), 
Singapore (70.7), 
United Kingdom (71.6), 
United States of America (61.4).



노르딕 4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우리보다도, 훨씬 인구구조가 양호하고, 연금 보험료를 두 배 가까이 더 부담하고 있음에도,

덴마크를 제외하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보편적인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을 폐지함.

   -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은, 연금제도 발전 경로와 후세대 부담 증가로, 사실상 불가능한 옵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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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2/3가 이미 자동안정장치 도입 



출처: IMF staff calculations (Pension Reforms in Europe, 2021). 

EU 회원국, Cumulative Deficits of the Public Pension Systems (Percent of GDP)



일본의 연금재정 자동안정화 장치 작동 내용 
(2004년 개혁 이후 2014, 2019년의 재정재계산에 근거함 )

자료: 2021년 한국 연금학회 주관 국제 세미나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연금국의 Hironobu Ueda 관리관이 발표한 자료에서 인용하였음.   



적게 부담하는 한국이 어떻게 일본보다 연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느냐? 



출산율 변화가 핀란드 소득비례연금에 미치는 영향 비교

주: 핀란드 연금제도에 한국 출생률(TFR 1로 가정)과 핀란드의 현재와 과거(10년 전) 출생률을 적용할 경우의 예상 보험료임. 
원자료: Mikko Kautto, “Future Reform Directions in the Pension System in Finla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Pensions of South Korea and Finland: 
Demographic Challenges and Future Response, October 7, 2021. Mikko Kautto 발표자료를 이용하여 발표자가 한글로 수정한 그림임. 
자료: 윤석명,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연금개혁 논의 동향”, 『예산춘추』, 국회 예산정책처, 2022.



(자동안정장치 관련) 핀란드 보험료 추이 (Ismo Risku, 2022)



4. 우리 연금이 처한 현실과 연금 정책 목표들





국민연금 누적적자와 기초연금 지출 장기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재정전망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2023   



국회 예산정책처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재정전망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2023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2023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누적적자 감소 추이가 재정안정화 방안 평가의 핵심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2023   



현행 및 시나리오(2025년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보험료는 3년 동안 

12%로 인상) 하에서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



(2021 회계연도 기준) 공무원연금충당부채(904.5조원)와 사학연금의 미적립 부채(170조원)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2021년 12월 31일 기준) : 904조 5,497억원
(연금수급자 연금충당부채 : 357조 7,516억원.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 546조 7,981억원)

2021년 1년간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 74조 7,602억원.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당기근무원가인 29.6조원임.
[이를 공무원 재직자 126만명으로 나눈, 

1인당 약 2,350만원인 충당부채(2021년 한 해 기준)의 절반 이상이 
미래세대 부담으로 떠 넘겨지고 있음.]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공단, 
2021 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보고서

2021 회계연도 사학연금 미적립 부채 (170조원)
사학연금 33만 가입자 1인당 약 5억원의 부채가 있음을 의미



5.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주요 내용



국민연금 재정전망: 2055년 기금 소진



국민연금 재정전망 추이

✓부과방식 비용률은 2078년 35.0%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여 30% 수준유지

✓연금제도 부양비는 2023년 24%에서 2078년 143.8%, 2093년 119.6%로 증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조합별 재정전망

(단위: 십억원)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조정 대안별 재정전망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조정 대안별 재정전망

(단위: 십억원) 



시나리오별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 정도



6.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또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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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목표의 우선순위 설정문제

하나의 연금제도로 연금정책 모두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 불가능 : 

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연금정책 목표들의 최대 공약수 찾는 방향으로 접근 필요

2



연금개혁 원칙을 설정하여 개혁대안 평가할 필요성 대두

3



2023년 4월 6일 열린 '하우스 어셈블리'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협동조합하우스 제공]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하우스 어셈블리' 토론회 "국민연금, 신뢰 못 줘"...MZ세대 "이럴거면 폐지하자" 소신발언도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08


구조적 딜레마 : 미래세대는 속삭이는(Whisper) 반면에,  현 세대는 크게 소리치고(Shout)
있다.(Al Gore)

출처: 서용석, “세대간 형평성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발제 자료(2016. 11. 9.)



코틀리코프(2011) 교수 칼럼,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세금도 빚이다 (중앙 선데이, 2011.08.07)

가상의 국가 ‘세금국(Taxdonia)’을 생각해 보자. 이 나라의 모든 젊은이는 갈수록 커지는 세금 부담에 허덕인다. 걷은 세금은 

바로 노인에게 지출된다. 세입과 지출은 늘 같다. 세금국의 아이들은 납세 의무를 교육받는다. 부모들은 말한다. “우리도 젊어

서 세금을 냈다. 우리가 어른 세대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세금은 나이 많은 이들이 정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젊어서 낸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고 더 높은 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졌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책무를 느끼지 않는다. 높은 세율을 거부했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면 곤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대 갈등이 시작됐다. 노인들은 지출과 세금을 늘리고 싶어했고, 젊은이들은 줄이고 싶어했다. 각각은 상대를 적대시하고 서로 

속았다고 주장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재정 전문가라는 자들이 노인에 대한 부담을 젊은이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젊은이들이 젊은 경제학자를 고용했다. 과거의 집단은 그들이 납부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고, 젊은이들은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말려들었다는 게 밝혀졌다. 정부는 미래의 혜택을 약속하

면서 빚 대신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 셈이었다.

중앙은행은 젊은이들에게 약속했다. 미래의 세대가 그들의 노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은행이 대신 책임지겠다고. 은행은 돈을 찍

어 비용을 충당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의심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모아놓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세금을 내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 은행은 답했다.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거다. 일을 하고 세금을 내라. 그럼 좋아질 것이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찾아 떠났다  (이탈리아의 마리오처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연금개혁 방향 (1)

□ 2022년 출생률(TFR) 0.78의 의미 (서울 지역 출생률 0.5)

 ◦ 70만 – 100만명 세대를, 24만명 세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

- 그 어느 나라보다도 몇 배 더 강력한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함

□ 제대로 된 연금 현황 보고서 작성이 시급함 (막연한 낙관주의 근원)

 ◦ 왜곡된 정보에 기인한 이해집단들의 바람과 현실 혼동이, 포퓰리즘의 근원이 되고 있음 

- 걱정도 팔자야?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중!)

- ‘네가 더 받는다. … 내가 더 불리하다’와 같은 사회적 갈등만 양산  

 

□ 상황이 이러함에도 연금개혁을 계속 미루면, 공멸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음 

◦ 네 탓이 아닌, 우리 탓이 되어야! 그러니 동일연금(Common pension) 도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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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연금개혁 방향 (2)

□ 본인 기여로 연금이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점차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

 ◦ 현행 방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유지할 경우, 중간이상 고소득층의 수익비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능

□ 정부재정으로 충당되는 비기여 방식 연금제도인 기초연금은

◦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니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 선별적이면서도 노후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운영

◦ 비기여 방식인 기초연금 급여가 확대될 경우 중간소득 이하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

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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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별 국민연금 예상 가입기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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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높은 노인 빈곤율의 실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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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높은 노인 빈곤율의 실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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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높은 노인 빈곤율의 실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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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연금 개편방향 (3)

□ 가처분 소득만을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을 산정하는 OECD 빈곤율 산정방식이,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선호하는 한국적 현실과 괴리되는 측면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

 ◦ 노인 보유 부동산을 빈곤율 산정에 반영하고, 간접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방안 마련이 시급함.

 ◦ 기여방식 국민연금의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초연금의 현금급여 인상 최소화

□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 70%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 

 ◦ 2023년 1인가구 선정기준액인 월 202만원에 고정한 뒤, 물가 상승율만 연금급여 지급에 반영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상자 대폭 감소 가능

◦ 10여년 전부터 OECD가 제시한 권고안 수용 (대상자 축소하고 취약노인에게 더 지급)

- 한국 기초연금의 치명적인 약점(기초연금 수급노인의 1/3이 빈곤한 노인이 아님) 



핀란드의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 포함한 연금액 (2023)

핀란드의 
소득비례연금 보험료는 

24.85% (2023년)
(사용자 2/3 부담, 근로자 1/3 부담,

대신 퇴직연금 없음)

보편적인 기초연금 폐지
저소득 노인에게는 추가 지급

세금으로 운영하는 최저보장연금 도입

중간 이하 저소득층에게 주택수당 지급. 
소득비례연금  소득적용의 상한이 없음.

소득 재분배는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를 통해 달성 

(저소득층은 연금 소득세 없음)   

자료 : Suvi  Ritola & Samuli Tuominen, 2023.



기초연금 발전방향 

□ 현재 기초연금보다 지급액이 월등하게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2023년 

1인 기준 월 62.3만원)와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 지급액(월 32.3만원)은 장기적으로 동

일한 수준으로 통일하도록 함.

□ 기초연금은 기여방식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이 저해되지 않도록 급여를 세분화하

여 지급 (국가 기본선 즉, National Minimum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 기초연금 지급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세분하되, 기초연금 Part A(현금급여), Part B(주택 및 생필품 바우처), 

Part C (예;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것으로 간주) 등으로 구분하여, 개인별 니드에 부합되게 차등 지급함.

◦ 초기 단계에서는 Part A, B, C를 합한 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준으로 하되, Part A의 경

우 (국민연금의 가입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월 35만원 이하)으로 현금급여를 지급

하도록 함. 

□ 노인 소유주택을, 핀란드의 주택수당 지급 대체 개념으로 활용하여 노인 빈곤율 산정

◦ 저소득 노인 소유 주택의 보유세 면제와 주택 수리 비용 보조 조치를 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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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

□ 보험료 대폭 인상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필요

◦ 재정안정 달성에 필요한 전체 보험료 상당부분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달성하도록 함.

- 2025년부터 매년 0.6%p씩 10년 동안 인상하여 2034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5%로 인상

◦ 재정 안정 달성에 필요한 나머지 보험료 인상분은

- 핀란드 식의 기대여명계수(Life-expectancy coefficient)를 적용

- 생애 연금 지급액 총액은 동일하나, 

-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만, 매년 연금지급액에서 삭감하는 방안임.

□ 이러한 방식은, 재정안정 달성은 가능한 반면에, 급여 적절성 문제를 야기시킴.

◦ 고령근로 장려를 통한 연금 수급연령 연기(즉 연금 가입기간 증가)를 통해 줄어든 연금액을 보충할 

수 있도록 유도 (현재 핀란드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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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적립 부채와 누적적자 공개 필요성

□ 2023년 현재,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1,825조원으로 추정됨.

◦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미적립부채가 8,572만원에 달함.

◦ 2021년 한 해에만 공무원 재직자 1인당, 약 2,350만원의 연금충당부채가 발생

- 이러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의, 절반 이상을 미래세대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음. 

◦ 2021년 기준으로 175조원의 미적립 부채가 발생한 사학연금은, 

- 33만명 가입자 1인당 5억원이 넘는 빚을 가지고 있음.

◦ 2021년 기준으로, 공적연금 충당부채 & 미적립부채가 GDP 대비 최소 135%를 넘는 것으로 추정됨.  

 

□ 상황이 이러함에도 내 탓은 없고, 남의 탓만 하고 있음. 

◦ 서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또는 국민연금이 먼저 개혁해야, 그 이후에 개혁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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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is diagram에 근거한, 유한기간 재정평가 문제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추계 기간을 현행의 70년보다 더 늘려야 하는 이유

 – 2018년 4차 재정계산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 60%의 보험료 낸 것은 모두 반영된 반면에,

향후 지급해야  할 연금의 상당액이 누락되어 있어, 낙관 편향 재정추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임.  

출처 : 최기홍(2020 & 2021), 공적연금 주제 관련하여 발제자(윤석명)와의 1대 1 줌 회의 자료.



공적연금에 대해 무한기간 재정평가가 필요한 이유

- CPP 재정추계 보고서가 지적한 유한 기간 재정평가의 문제점 -

“the use of a 75-year projection period for the open group balance sheet could

be viewed as insufficient. In general, by limiting the projection period, part of the

future expenditures for cohorts that will enter the labour force during that time

are excluded from the obligations, while most of the contributions for these

cohorts are included in the assets.”

(CPP, Actuarial Study No. 13, p.22) 



재정추계 기간 연장과 강제적인 재정안정화 조치 규정 마련 필요성

□ 70년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추계기간을 최소 80년 이상으로 10년 더 연장하고, 

◦ 재정추계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도록 함. 

◦ 연금재정추계 결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에게 검증받는 절차(Peer review) 도입

 

□ 정치권에서 필요한 재정안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 재정안정 조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 추진이 필요

◦ (예) 캐나다연금(CPP)은 정치권에서 필요한 재정안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도, 

- 3년 주기의 차기 재정계산 시점까지 재정 불안정 요인의 50%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규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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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연금개혁을 소홀히 할 때 캐나다가 적용할 

강제적인 연금재정 안정화 규정 

출처:Michel Montambeault, Reforms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Canada Pension Plan, 2022.



공적연금 통합운영의 필요성 

26



2022년 OECD 권고 - 공적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함 

□ 중단기적으로 공적연금의 통합 관리 운영(동일연금)을 추진함. 

◦ 제도 이행비용 등을 감안하여, 미국식 일원화 모형이 아닌, 2015년 일본의 Common pension(연

금 일원화) 개혁 내용을 채택 

◦ 즉, 연금 급여율만 통일시키고 제도 운영은 당분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으로 이원화(재정 분리)

시킴으로써, 이행 비용 최소화와 재정 통합에 따른 형평성 문제 차단

□ 연금재정과 제도통합이 아닌 (즉, 별도 제도로 유지), 연금산정소득과 소득재분배 등의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임

◦ 공무원에게도 민간 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금을 지급(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9%에서 4.5%를 퇴직

금으로 전환) 

◦ 공무원이 민간부문보다 더 부담하는 보험료(4.5%)에 대해서는, 

- 재정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방식으로 추가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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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위의 균형과 같은 매우 어려운 상황

출처: 한국경제신문 (2023. 3. 31)
“국민연금 이대로 두면…번 돈 42% 보험료로 내야할 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33184661


국민연금 가입연령 조정의 시급성



일본의 연령 계층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2013, 2018년)



일본의 연령 계층별 비정규/정규 임금 비율 (2018년)



점진적 퇴직의 이행 과정

자료: Schüle. (1988). Flexibilisierung der Altersgrenze – Beiträgezur Wirtschafts- und Sozialpolitik.
윤석명 외(2019)에서 재인용 



Live Longer !    

Work Longer !

Encouraging to contribute for a longer 
period.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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